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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

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실용화⋅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

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

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분석⋅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

어 제반 법⋅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분석⋅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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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

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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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9-2013

Bae Junghoe⋅Chung Sunyang⋅Seong Jieun

Abstract :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s has 

emerged as a crucial policy agenda, while expansionary investment in S&T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the R&D evaluation has been more focused on 

the input side and execution processes than on the results of R&D. Evaluation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of national R&D, but there were 

some disputes over how to make use of evaluation results between the budgeting 

ministry and the evaluation agency partly because they were two separate entities. 

After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1998-2003) which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has evolved 

through a new legisl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o build up the unique framework for 

national R&D evalu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assessment system for general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s. 

Most recently, due to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2013, various 

components of national R&D evaluation seem to move on a new evolutionary 

track. For example,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are being developed and tried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evaluation goals, and the individual ministries and the 

research councils has got more enhanc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R&D evaluation. So-called 'tailored' evaluation metho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institutes /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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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being tried. Competences of evaluation experts and agencies has also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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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시장 침체, 신흥국의 추격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서 R&D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집행과 이에 대한 적절한 성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

상했다. 또한 변화하는 혁신 환경 및 패러다임에 맞춰 연구개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성지은 외, 2013).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추격형 혁신체제에

서 창조형 내지 탈추격형 혁신체제(post catch-up regime)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이다(송위진 외, 2007; 성지은⋅송위진, 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추격형 혁신체제 하에서 특정유망기술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상황, 기술의 발전궤적과 사회경제적 효용성, 

상용화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반면 탈추격형 혁신체제 하에서는 모방 및 추격의 대

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제도개선⋅구현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가체계가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지, 사

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실용화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성지은, 2012b).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연구 유형과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획일적 평가’, ‘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양적 평가’, ‘평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

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MK뉴스, 2012. 2. 8; 성지은⋅박인용, 2013). 또

한 실패에 따르는 참여 제한 등은 창의⋅도전성이 부족한 성공가능성 위주의 연구개발

사업에 치중하게 하였다. 연구개발 평가로의 범위 역시 개별 사업⋅기술⋅기관으로 한정

함으로써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국가과학기

술심의회, 2013a).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

어에 기반한 도전적 연구지원에 대응하는 평가,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전주기적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평가, 사업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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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개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이해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과 성과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은 크게 5단계이며, 한 사업의 결과를 다른 사업의 기획에 활용

하는 순환주기 형태이다. 먼저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각 부처는 신규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기획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조정․배분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

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부와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집행 및 관리는 

최종 결정된 R&D사업 예산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부처가 사업 내 과제(project)를 공모하고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성과평

가는 각 부처가 1년간 진행한 R&D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미래부에 제출하

고, 미래부에서는 메타평가인 상위평가와 장기사업, 대형사업, 중복연계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평가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결과 활용 단계로, 부처는 미래부의 평가결

과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예산반영 및 사업 조정, 보완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R&D부처

는 평가결과를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

술정보서비스)에 등록하고 미래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한다(성지

은 외, 2012).

이 가운데 성과평가는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를 국가 R&D정책의 조정 및 설계에 활용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예산배분 및 조정과 달리 사업

의 수정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후적 조정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성지은 외, 

2012). 특히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융복합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성과평가는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차원의 조정을 넘어 국가혁신체제 내에서의 부처 간 갈등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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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술 고도화 및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과 그 

맥을 같이 하였고(김성수, 2005; 성지은, 2012a), 그 결과 성과평가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연구기관의 

목표 설정, 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연구개발은 그 성과가 

장기적⋅점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복잡한 사업구

조를 지닌다. 따라서 연구개발 평가 역시 과학기술의 영향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

하고 유형, 기술수명, 잠재적 가치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류영수 외, 

2009).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정부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의 정당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이준 외, 2010). 성과평가 제

도의 근거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

과평가법)에서는 성과평가의 목적을 ‘성과중심의 평가와 함께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관

리⋅활용을 통해 R&D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평가의 

초점을 연구개발활동 성과에 두고 평가 결과를 정책, 예산 등에 반영함으로써 연구 성과

의 활용도를 높이며,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주된 목표

이다. 

연구개발 평가체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 창출이 강조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재원 투

입의 효율성 강조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 이후 다수 부

처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 중복 투입과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IMF 위기 등으로 인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위

기 돌파 기조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

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조정, 성과 창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주혜정, 2009). 국

가연구개발 평가는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연

구의 성공가능성, 성과와 경제적 효과의 연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된 제도이다

(이길우 외, 2010).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발전에 관해 세 가지 의의를 가진

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초점이 성과중심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연구개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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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현재의 범부처적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평가제도는 지속

적으로 개선되면서 국가연구개발 관리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

였다. 둘째, R&D성과관리 체계의 통합이다. 현재의 성과평가 체계는 초기 조사⋅분석⋅

평가 체제에서의 연구사업과 연구기관 평가가 통합된 형태로, 국가연구개발 관리의 범위

를 사업⋅예산 차원을 넘어 공공 연구환경 전반으로 넓혔다. 셋째,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체계를 분화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예

산조정뿐만 아니라 사업연계, 정책반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이 도전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했다.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내용

성과평가의 대상은 크게 연구기관과 연구사업(과제)의 두 가지로 규정한다. 평가 대상

이 되는 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및 부처직할 출연연이며, 국방⋅경제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된다. 

첫째, 연구기관 평가는 크게 기관경영과 연구활동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목적은 기관

의 설립목적 및 주력 분야의 연구활동과 기관운영 실적의 점검이다. 평가 연구기관의 수

는 2014년 실시계획 기준으로 40개이다(연구회소속 25개, 부처직할 15개). 둘째, 연구개

발사업 평가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대부분의 연구개발사업1)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별로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과 사업추진의 진행도를 평가한다. 사업평가의 경우 일반사업과 특

정사업으로 나누어 평가 체계를 따로 적용한다. 일반사업은 독립된 부⋅처⋅청 단위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전반이며, 2014년 계획에서는 17개 부처 114개 사업이 평가 대상

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사업의 추진 

척도, 관리체계 등이다. 한편, 특정평가는 성과평가법 7조에 규정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2)에 해당되며, 대상 사업들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정책 또는 상위계

획과의 연계성이 함께 평가된다. 이밖에도 부처 간 조정, 현안 수요에 대한 대응 또한 주

요 항목으로 다뤄진다. 

1) 연구기관 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방분야(보안 상 제외) 및 인문사회계열 연구개발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성과평가법 7조에는 특정평가의 대상에 대해 ①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

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⑤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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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진행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함께 시행

한다. 종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3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4년 실

시계획을 시작으로 정식 시행된다. 종료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종료시점에 이루어지

는 종료평가와 일정기간 이후에 시행되는 추적평가로 구성된다. 연구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를 통해 효율성⋅책임성 관리 위주의 성과평가 체계형성을 목표로 한다. 일련의 활

동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통합적⋅전주기적 국가연구개발 관

리체계로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다.

출연연구기관 일반 R&D사업 특정 사업 종료사업

평가 

목적

기관 목적 및 

기능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R&D과제 및 

사업 집행⋅관리의

책임성 확보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예산조정에 반영

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 및 

목표 달성도,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점검

평가 

대상 

연구회 소속 25개

부처직할 15개

17개 부처

114개 사업

3개 사업군

개별사업 3개

종료평가 9개

추적평가 3개

평가

내용

기관 경영실적

연구성과 관리

성과목표 달성 수준

사업추진 척도

사업 관리체계 유지

정책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성과의 우수성

수요 대응 충족

부처 간 역할

성과목표 달성 정도

성과활용⋅확산 계획

성과 및 파급효과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b)를 재구성

<표 1> 평가 대상별 성과평가 내용(2014년 실시계획 기준)

한편, 각 사업(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부는 성

과지표를 개발하여 이용한다. 성과지표는 성과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지수이며(국무조정실, 2006), 전주기적 연구개발 관리 차원에서는 결과 및 효과단계의 

지표(결과물, 영향 등)와 투입,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제의 성

과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3)｣(이하 표준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며, 각 

부처는 표준성과지표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성격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한다. 1차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개발된 초기 표준성과지표는 38개 성과항목, 162개 지표이며, 연

구사업(과제)은 추진 목적과 활용 분야에 따라 28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유형

에 적합한 지표가 15개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책임자는 사업(과제)에 적합한 유형을 

3) 표준성과지표는 성과평가법 6조에 의해 개발 및 개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 중

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표를 구성하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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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후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특성

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져 평가 실효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당 표준성과지표는 연구개발사업의 실상과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2012년도 620개 사업을 28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전

체 R&D예산의 1% 이상 분류된 유형이 10개에 불과하였으며, 연구개발 외 전 분야에서

의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류영수 외, 2013). 이는 성과평가의 실효성 저

하와 함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성과목표로 변질되는 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 감소 등을 

유발했다.

<표 2> 초기 표준성과지표의 활용도(2012년도)

(단위 : 억 원)

* 음영 : 분류 사업비 1% 미만, 굵은 선 안 : 기존 표준성과지표 28개 유형

자료 : 류영수 외(201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국과위에서 표준성과지표를 대대적으로 개정

하였다. 개정 표준성과지표의 큰 특징은 연구사업 유형의 조정, 성과지표의 체계화, 질적

지표 확충 세 가지이다. 첫째, 연구사업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사업성격과 성과지표의 연

계성을 높이려 했다. 기존 표준성과지표에서 활용이 미흡한 부문을 통폐합하여 사업 유

형을 28개 → 10개4)로 축소했다. 둘째, 성과지표를 체계화하였다. 성과지표 체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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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과학, 기술, 경제, 사회, 인프라)로 나누고, 그 밑에 사업유형과 성과지표를 두어 

목표 성과에 맞춘 지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질적 지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

였다. 개정 표준성과지표에서는 성과분야, 유형, 항목에 따른 109개의 질적 지표를 개발

하여 질적평가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표준성과지표는 2013년 12월 개정

본에서 5대 분야 152개로 확대되어 2014년 성과평가부터 활용될 예정이다(미래창조과학

부, 20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b). 

3.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추진체계

3.1 성과평가의 절차

성과평가는 크게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로 구성되며, 일부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

가가 적용되는 분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평가의 흐름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평가대상과 체계에 따라 성과평가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대

체적으로 상반기에 평가가 마무리되어 하반기에 결과를 반영한 사업(예산)조정, 차년도 

계획 설립 등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크게 연구개발사업의 자체⋅상위평가와 특정평가, 

연구기관 평가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연구개발사업의 자체⋅상위평가는 부처의 자체평가 이후 미래부에서 상위평가

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먼저 자체평가는 부처에서 자체

적인 평가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계획, 관리체계, 결과, 집

행 등의 부문에서 6～8개 지표를 구성한 후, 각 기관별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

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결과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등급화한

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미래부에 제출되며 미래부는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상위평가를 시행한다. 적절성 판단은 크게 자체평가의 과정, 근거, 결과를 대상으로 이루

어지며, 모든 항목이 점검을 통과할 경우 인정 및 불인정으로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둘째, 특정평가는 국가적 현안에 크게 관련된 사업(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래부 

내의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정평가는 크게 사전기획안, 중간평

4) 연구개발 외의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설구축 등을 연구기반조성으로 통합하였고, 연구개발 영

역에서 일부 유형이 추가되었다. 최종 확정된 10개 유형은 기초연구, 단기산업기술개발,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국방기술개발(이상 연구개발 영역), 인력양성, 시

설장비구축, 성과확산, 국제협력(이상 연구기반조성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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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층분석을 포함한 최종평가의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2014년 계획의 특정평가는 2013년 하반

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평가업무가 집중되는 당해 상반기(2～6월)를 피해 

심층분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평가 결과는 상반기 안으로 각 부처에 통보

된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b). 

셋째, 기관평가의 자체⋅상위평가는 경영성과와 연구성과 부문 각각에 대한 자체평가 

후 미래부의 상위평가로 이루어진다. 두 부문의 평가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경영-매

년, 연구-3년) 기관경영과 연구성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대상은 전체의 1/3 수준이

다. 자체평가 내 경영부문의 경우 부처와 연구회에서 경영평가에 적합한 지표를 구성하

며, 연구성과 부문은 평가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사전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체평가 결과는 종합 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나타낸다. 그 후 미래부에서 취합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자체평가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상위평가가 실시된다. 

평가결과의 활용은 주로 사업⋅기관의 예산 조정, 사업 개선 등에 활용된다. 기본적으

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그 감축분만큼 우수 사업의 차

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특정평가 역시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된다. 기관평가의 경우 연구기관의 예산(출연금, 기관 경상비)

과 기관장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b)

<그림 1> 성과평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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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무부처와 각 주체의 역할

성과평가의 주요 구성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관련부처, 

연구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평가법 5조에 의해 5년 단위의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매해의 성과

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측정 

지표 등을 대상기관에 알려야 하며, 부처 및 연구회에서 관할 기관⋅사업에 대한 자체평

가 결과를 상위평가 하여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개별 R&D사업을 수행하는 부

처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자체 R&D사업 및 관할 기관에 대한 자

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출연연을 관리하는 연구회에서는 소속 출연연에 대한 

기관 자체평가를 담당한다. 

역할 담당 평가

미래창조

과학부

성과평가의 원칙 및 기준 제시

평가지표, 방법, 절차에 대한 표준지침 제공

주요 연구개발사업 심층(특정)평가

연구개발사업 특정 및 상위평가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R&D사업 

수행부처

자체평가계획 수립

사업/과제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일반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실시

개별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리

연구개발사업(과제) 자체평가

소관 연구기관 자체평가

연구회

(기초, 산업)
소관 출연연에 대한 성과중심 자체평가 소관 출연연 자체평가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6; 2011), 권명화(2013)

<표 3> 평가주체별 역할분담 분류

한편, 성과평가 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주무부처의 변화에 따라 각 시기 성과평

가의 주안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평가 시행 초기는 개편된 제도가 정

착되는 과도기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과위는 평가위원회 구성, 표준지침 

제정 등 제도의 미비점 보완에 주력했다. 2008년 평가업무가 기재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경제살리기 관련 지표의 활용, 평가결과와 기관 재정운영 연계 등 경제지표를 강조한 측

면이 눈에 띈다. 2012년 실시계획에서부터 국과위(상설)가 다시 평가업무를 관장하였고,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질적지표 확충, 개방형평가 도입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

께 자체평가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정비하였다. 현재 미래부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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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에서는 질적 성과지표 정비를 통해 질적 성과와 목표달성을 강조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기관평가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입안자 연도 전년 대비 주요 변화

과학기술 부총리

(국과위 부위원장)

2006
국과위 단독평가를 특정평가/부처자체평가로 개편, 

사업별 평가위원회 구성

2007
성과평가 표준지침 제정, 성과달성도 등급부여기준 강화, 

질적지표 개선, 지역발전지표 보완

2008 지역균형발전, 대학특성화 관련 성과지표 추가개발

기획재정부 장관

2009

사업평가주기 연장, 평가대상사업 축소, 평가위원 pool 구성,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전공, 출신), 경제살리기 지표 강화,

예산연계 강화, 특정평가 심층분석 도입, 기관 종합성과평가

2010
질적평가항목 도입, 평가등급, 항목, 배점 등 보완, 

재정운영 연계 강화, 상대평가(사업) 강화, 기관종합성과평가

2011
자체평가 상대화, 평가지표 유형별 차등화, 특정평가 활용 강화, 

기관평가결과 활용방안 개선

국과위 위원장

2012

자체평가 관대화 위주로 상위 중점평가, 

맞춤형 평가 실시(배점 차등화, 사업평가년차 조정),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개방형 평가, 이행실적 점검 강화, 

기관평가 절대화, 자율지표 확대, 일률적 지표 축소

2013

적절성점검 중심 상위평가, 자체평가지표 간소⋅자율화, 

목표달성도 중심평가 전환, 추적평가 시범추진, 평가정보DB 구축,

특정평가 개방 확대, 기관평가 이원화(연구, 경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4

질적성과지표 개발, 기관장 임기 주기에 맞춘 기관평가, 

성과목표⋅지표 점검, 종료 및 추적평가 본격시행, 

사업군 및 범부처사업 특정평가 강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도입

자료 : 각 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참조

<표 4> 성과평가 주관기관의 변천과 성과평가 계획의 변화

Ⅲ. 선행연구 분석 및 분석 틀 설정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논리구조에 입각한 방법론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Bozeman & Melkers, 1993; 

Georghiou, 1998; Brown & Svenson, 1998; Noyons, et al. 1999; Coccia, 2001). 최근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적 산물로 인식하는 기술사회학의 입장(Callon et al., 1992)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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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원천으로서 사용자-생산자(user-producer)의 상호작용과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기

술혁신학의 입장(Lundvall, 1988)을 반영한 혁신체제론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 성

과의 가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이해당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

어진다는 가정 하에,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 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

한 평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Callon et al., 1992; Hyvärinen, 2007; Donovan & 

Hanney, 2011; De Jong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훈⋅전택승(2005), 이재근(2006), 공병천(2004) 등은 현행 성과평가제도의 문

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를 주된 연구 방향으로 삼았다. 김신

(2000)은 미국의 성과평가관리법(GPRA)을 우리나라 평가체계의 현실과 비교하고 이로

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혜정(2009)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

평가제도를 비교하였는데,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하

기 위해 구조⋅역사⋅행위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제도 구축과정을 강조하였다. 유

영철(2012), 김소정 외(2011), 조근태 외(2006) 등은 성과평가 제도가 적용된 기술⋅산

업⋅기관의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춘 제도 심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류영수 외(2009)는 시행된 성과평가의 타당성⋅적절성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분석․평가 체제(1999～2005)와 1차 기본계획 시기(2006～

2011), 2차 기본계획 시기(2012～)로 성과평가 단계를 나눠 시기별 비교 분석을 수행한

다(<표 4> 참조). 조사․분석․평가,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성과평가의 큰 

틀이 바뀌면서 발생한 평가체계, 방법, 지표, 지향점, 결과 활용 등의 변화를 고찰할 것

이다. 각 년도 실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과 차이가 생기는 요소들은 존재하지

만, 시기에 따른 외부환경 및 계획 내의 변화에 따라 성과평가제도에 미친 영향이 달라

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화 결과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진화 단계를 살펴보는 과정적 접근이며 역사적인 비교분석방법을 취한다. 우리

나라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구체적

으로 밝히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 간의 비교분석까지 이루진다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적 특성 도출과 국가 간의 수렴과 발산과정을 살펴보는데 기

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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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 분석

1. 조사⋅분석⋅평가 체제(1999～2005)

1.1 추진 배경

1990년대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부 연구개발 예

산은 1990년대 초반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비롯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다수 확충되었다. 이를 통해 구축된 분산형 연구개발 체계

는 기술발전의 기반을 단시간에 마련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 간 중복, 부처 간 연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예산 제약 등의 외

부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정부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필요성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4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 평가 업무 등을 법제화5)하고, 1999년 국과위 설립과 

함께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평가업무를 국과위로 이관하였다. 이것이 초창기 

성과평가제도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이하 조분평)의 시초이다. 1998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5개 부청이 수행한 전년도 1조 6439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시행

되었으며, 평가 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된 1999년부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정식 

시행되었다. 

정부는 조분평 제도의 목표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두 가지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다. 개별 사업단위

의 평가는 연구과제의 결과 확인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황용수⋅황석원, 2004). 조분평 제도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경제⋅사회목적, 

기술분야, 연구개발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개발사업

의 효율성⋅생산성 제고이다. 각 단위사업에서 목표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 

등을 정밀평가하고, 연구과제의 중복성, 연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사업(과제)

5)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6조에서 국방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

기술처장관이 조사⋅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

도록 되어있다. 과학기술처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들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업무 수

행을 위해 과학기술처에 설립된 산하기관이 한국과학기술평가원(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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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조분평은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추진⋅조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실효성 있

는 종합조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1.2 주요 내용

조분평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의 초점은 연

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의 활용을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연구개발활동의 조정에 반영

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직접 연구개발 예산,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대상으로는 연구기관의 고정 경비(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부처의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비, 연구관리기관 고유사업, 소규모 연구사업 등을 제외한 나

머지 연구사업 및 과제가 있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사업은 다시 원천⋅공공⋅복

지기술연구, 산업기술연구, 연구기반조성, 연구기관지원의 4개 대분류 및 대분류에 따른 

12개 분야로 나뉜다. 연구과제는 평가단위(부처) 소속의 세부연구과제를 14개 기술분야

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실적 및 성과, 조정사항의 3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세부 평가항목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예

를 들어 사업실적 및 성과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공공복지 향상, 사

회적 기여도를 주로 평가하는 반면, 연구기반조성사업은 인력양성, 연구기반 구축 성과, 

연구기관지원사업은 기관의 전문화⋅특성화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연구사업 분야의 특성에 따라 각 항목에 가중치를 달리 하

였으며, 이를 다시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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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내용의 합리성
추진방향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하위 단위사업 또는 연구과제 구

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성
사업수행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성, 평가 및 관

리의 적절성,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정도

사업실적 

및 성과

부처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적 성과,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공공복지향상 성과 및 사회적 기여도 투입자원 대비 사업추진실적,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사업목표대비 중간달성도

(최종년도 목표달성 가능성)

연구기반조성 

사업

인력양성 성과, 연구기반구축 성과, 과학

기술적 성과

연구기관 

지원사업

과학기술적 성과,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 

전문화⋅특성화 성과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표 5> 조분평 체제의 연구사업 평가기준

조분평 체제에서 평가는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국과위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

가 항목별 평가를 종합한 종합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위원회는 

부처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항목별로 정성적 평가의견을 기술한다. 정성평가를 토

대로 각 세부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정성평가와 종합하여 사업의 

등급을 A～E로 서열화한다. 이 등급에 따라 차년도 예산의 가감이 결정되며, 이와 별도

로 연구사업(과제)에 대해 ① 규모의 조정, ② 타 사업(과제)과의 연계, ③ 타 사업(과제)

과 통합, ④ 연구사업의 재기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1.3 의의 및 평가

조사․분석․평가 체계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부 전반으로 확대하여 각 부

처가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예산 투입의 효과성⋅효율성 문제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 때문에 연구사업의 수행주체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점차 중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의 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평가 결과를 연구사업 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성

과평가가 국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조분평 시기의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라 할 수 있을 만큼 평가 외적인 요소

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조분평 체제의 한계는 크게 평가 관련자 간 연계 

부재, 객관성⋅전문성 미흡, 성과 차원의 평가기반 미약, 획일적 평가로 인한 평가의 신

뢰도⋅활용도 저하 네 가지가 지적된다(김정언 외, 2005). 평가시스템 측면에서 조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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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한계는 크게 평가시스템 형성 과정과 평가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평가시스템의 기반이 목표에 맞게 정착되지 못하였다. 평가를 담당할 전문가의 

선정이 연구사업 분야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당해 투입에 대한 성과

에 평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차별화가 미흡하였다. 게다가 평가 기간이 1년 

중 2개월에 불과하여 연구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둘

째, 평가체계의 활용⋅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평가자들은 평가 대상 사업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각 사업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으로 평

가를 진행했다. 이는 조분평의 일차적 목표가 성과 점검보다는 투자 효율성 제고였기 때

문으로, 사업 고유의 목표와 내용의 달성도 평가와는 거리가 있었다. 각 부처가 독립적

으로 수립⋅실행한 자체평가 결과 역시 국과위 평가의 참고사항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

에 결과의 활용성 저하 및 자체평가 시스템 간 중복 문제가 야기되었다. 

2. 1차 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2006～2010)

2.1 추진 배경

정부운영의 성과가 강조되면서 조사․분석․평가는 한계를 나타냈다. 제도의 목표가 

투자 효율화에 그친 것도 문제였지만, 과학기술행정체계 차원에서도 주무부처인 국과위

의 위상이 높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초기 국과위는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기능했기 때문

에 국과위와 각 부처의 정치적 역학(力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정업무의 수행이 어려

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행정기관들의 위상을 강화6)하였다. 이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의 

신설은 성과평가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혁신본부의 

장을 차관급으로 두어 국과위 과학기술 조정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과학기술 집

행기능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교류와 공동전략을 활성화하려 했다. 또한 민간전

문가를 영입함으로써 평가를 비롯한 과학기술행정의 개방성⋅전문성을 제고하려 했다

(김성수, 2005).

6) 성과평가와 관련된 핵심 개편내용은 ① 과학기술부 장관 부총리 승격, ② 과학기술혁신본부 신

설, ③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종합⋅조정⋅평가기능을 국과위 중심으로 재편, ④ 연구개발예산 

배분 기능 국과위로 이관(일부) 등을 꼽을 수 있다(김성수, 2005; 성지은, 2006). 이를 통해 과

학기술행정체계에서 전담부처의 위상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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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행정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또한 국가기술혁신체

제 하에서 통합⋅체계화되었다. 정부는 2005년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방

안｣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를 기존의 국과위 일괄평가에서 자체→상위평가⋅특

정평가 체계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평가제도 개선방안은 평가체계의 개편과 함께 

평가결과를 통한 국가 발전목표⋅과학기술 및 산업전략의 조정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이어 동년 12월 성과평가법 제정을 통해 통합형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2006년 8월 제 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2.2 주요 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 체제가 조분평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체계의 분화라 

할 수 있다. 조분평에서 국과위 일괄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 대안으로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자체평가 이후 상위평가⋅특정평가 이뤄지는 체계가 제시

되었고, 이것이 성과평가 기본계획으로 공식화되었다. 매년 각 부처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을 자체평가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 결과를 상위평가함으로써 자체평가가 객관적

이고 엄정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부처⋅출연연은 평가의 자율성⋅책임

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평가를 총괄하는 국과위(기재부)는 연구사업의 다면적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주요 연구사업7)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직

접 심층평가(특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

가체계의 분화와 함께 성과평가 기본계획에서는 평가의 자율성⋅실효성⋅전문성을 강

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평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를 15개에서 162

개로 대폭 늘려, 그 안에서 사업별⋅부처별로 자유롭게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부처별로 존재했던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더해 전문기관(KISTEP)의 성과

분석을 병행하게 되며, 평가기간 또한 4～8개월로 늘어나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7) 특정평가 대상에는 총 사업기간 10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장기⋅대규모사업, 다부처 공

동사업, 중복조정⋅연계 등이 필요한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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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장재(2007)

<그림 2> 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시행 전후의 평가체계 변화

1차 기본계획의 10대 추진 과제는 평가의 수준 향상,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구축 

3개 분야에서 제시되었다. 첫째, 성과평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 평가기

법 개발, 평가위원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성과평가 계획은 범위⋅규모⋅집행력 

측면에서 기존 분산형 성과평가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객관성, 책임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표준성과지표를 제정하여 자체평가 주체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지

표를 설정하게 하는 등 고도화된 평가를 지향하였다. 둘째, 성과평가 과정과 결과의 활

용을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활용기

준을 마련하여 재원배분, 사업조정에 대한 연계를 도모하고,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협의

체계를 구성하였다. 부처 차원에서도 성과평가담당관과 국과위의 지원을 통해 자체평가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NTIS를 통한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결

과의 수용도를 제고하려 했다. 셋째, 적격 심사를 거친 평가인력을 등록시켜 공동 활용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제도를 시행하여 전문성을 함양시켰다. 또한 온라인 평가

가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1차 기본계획에서 평가체계의 지향점으로 내놓은 실천과제들은 대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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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1차 기본계획 기간 중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과평가 운영이 크게 변화되

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행정체계가 개편8)됨에 따라 2009～2011년도 성과평가는 기재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기재부는 성과평가 제도의 주안점을 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 강화

에 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첫째,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성과 측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연구사업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부문 평가주기를 연장

(1년→3년)하였고, 대상사업을 1/3 수준으로 축소하였다. 둘째, 성과지표, 평가단 등의 수

정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전문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평가위원회 풀의 대상을 경제⋅인

문⋅사회계 전문가로 넓혔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지표 확충, 평가유형 세분화

를 시행하였다. 셋째,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결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

해서는 증액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흡 사업은 개선이 미비할 경우 사업비를 삭

감함으로써 그 제반조치를 매년 강화했다.

2.3 의의 및 평가

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은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적 틀을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둔다.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였

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조분평 체제에 비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과⋅효

율성 및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표준성과지표 개발, NTIS와의 연계 등의 성

과평가기반 구축 또한 범부처적인 성과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부사항, 평가체계의 조정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양적지표 

중심⋅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로 인해 사업 및 기관 특성, 연구의 질적 수준, 사회경제

적 파급력 등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초기 표준성과지표는 양적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의 다각적인 평가가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 평가지표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부여가 상대평가에 의해 줄세우기 식으로 이루어져 연구환경에서 불필요한 내부경

쟁이 유발되었다. 둘째, 평가 체계가 연구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

며 평가의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지 못했다. 정부연구사업의 대형화⋅융복합화 추

8) 이명박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부처 정리를 대대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여

파는 과학기술분야에 가장 강하게 미쳐 과학기술부의 통폐합(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해체(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위 축소(혁신본부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과학기

술계의 끊임없는 반발과 과학기술 성과 위축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11년 3월 과학기술기본

법 개정을 통해 국과위를 상설화하여 과학기술행정 기능을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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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비해 성과평가 체계는 개별사업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사업군, 융⋅복합 사업의 다

면적 평가가 어려웠다. 또한, 자체평가의 관대화 현상으로 평가를 통한 사업 조정이라는 

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평가단이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정보의 공유⋅활용이 미흡해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 당사자의 이해도가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3. 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계획(2011～2015)

3.1 2차 기본계획의 배경

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충실히 실행되지 못한 것은 제도 자체에서 보이는 한계 외

에도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과학기술행정체계가 대폭 축소되었고, 성과평가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었

다. 기재부 주관의 성과평가는 국내외 연구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 경제적 성과제

고를 독려하기 위한 성격이 더욱 강했다. 경제살리기 관련 지표를 성과지표로 우선 설정

할 것을 권고하거나, 사업⋅기관의 자체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과거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투입대비 성과 강조’ 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획일적 평가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 매해의 ○○○ 실시계획 발표 시기가 성과평가 주기와 맞지 않았던 것도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연구사업과 기관특성 반영,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정책⋅예산조정 연계가 약화되었

다(박영아, 2008). 

정부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독자성 회복과 더불어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

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0. 12)과 국과위 상설

화(2011. 3)가 이루어졌다. 국과위는 2011년 7월 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

업 성과평가 업무를 다시 주관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 기

획, 예산분배 및 조정 업무가 함께 이관되어 국과위는 연구개발 조정의 실질적인 집행력

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개발성과 평가의 기능 집중에 맞춰 2011년 12월 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1차 기

본계획 시기의 문제점과 환경 변화를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평가

주기가 일정하게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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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2008～2011.2) 개편 후(2011.3～)

위원장 대통령 장관급

위원회 형태 비상설 자문(심의)위원회 상설 행정위원회

자체 

직제⋅예산⋅인사
불가능 가능

R&D 기획 각 부처, 연구기관 등 국과위(범부처 연계사업) 중심

R&D 

정책조정⋅연계
국과위 국과위

R&D재원 배분
국과위 - 예산배분 방향

기재부 - 예산배분⋅조정 및 편성

예산 배분⋅조정

- 일부 국과위로 이관

R&D 성과평가
기재부 - 상위 및 특정평가

각 부처 - 자체평가

상위 및 특정평가 

- 국과위로 이관

자료 : 성지은(2012a)

<표 6> 국과위 개편 전후의 주요 내용 변화

3.2 주요 내용

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 시기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방향 및 

목표, 중점과제 등의 핵심 내용이 운영체계에 맞추어 재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1차 기본

계획의 운영 과정에서는 ①질적 측면을 포함한 다각적 분석, ②사업 및 기관의 특성 반

영, ③개별사업 위주의 평가, ④소수 전문가⋅제한된 정보의 폐쇄적 평가구조가 주된 결

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한편, 연구현장에서 산⋅학⋅연을 위시한 협력과 기술개발의 

융⋅복합화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평가체계 목적 역시 창의적⋅개방적 연구활동 촉진

을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방과 협력을 중심 철학으로 삼고,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열린 평가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잡았

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이러한 기조 하에서 1차 계획의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질적 성과와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2차 계획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대상 및 방법, 성과지표, 결과 활

용, 전문화의 측면에서 총 8개 선정했다. 평가대상 및 방법 측면에서의 중점과제로는 개

방형 평가제도와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의 도입이 있다. 개방형 평가제도는 평가단 규모, 

평가정보 및 과정 등의 개방을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기관평가를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기관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서열화에

서 탈피하고 기관의 목적 및 고유임무 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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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환, 자율적 성과지표 설정, 경영평가 비중 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성과지표 설정의 측면에서는 자체평가의 합리성⋅자율성 강화와 함께 질적 평가 강화

가 중점과제로 제시되었다. 자체평가 과정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

고 평가사업을 배분함으로써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이와 동시에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의 부실화를 방지한다. 성과지표의 질적 측면 강화는 기존 계획에서 연구성과의 파

급효과(기술⋅경제⋅사회적)와 지속가능성을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 지표 보충, 추적평가 등을 실시한다.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중점 과제는 단순한 사

업의 개선점 도출을 뛰어넘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관리의 

틀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평가 활용의 범위를 사업 단위에서 중장

기 차원의 전략적 R&D로 확대하여 예산배분, 유사사업 조정에 연계시킨다. 평가 자체도 

사업성과 위주에서 R&D 정책평가의 단계적 확대로 변화시켜 평가제도가 국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전문화의 측면에서는 사업 특성에 따른 평가 다변화와 인프라 강화

가 중점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평가 다변화는 기관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유형, 

성과의 창출⋅축적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지표, 기간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임무달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인프라 강화는 

위에 열거된 평가의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정보 DB화, 정보교류 확대, 평가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행한다. 

3.3 의의 및 평가

2차 성과평가 계획은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1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평가의 목표 및 내용 개선의 일환으로 1차 기본계획에서 다루

지 못했던 질적 성과, 확산 등의 요소를 평가의 틀 안에 넣으려 했던 시도는 도전적⋅창

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함으로 평가제도가 목적에 더 충실하게 변화했다는 의의가 있

다. 특히 임무지향성 강화, R&D정책 평가의 도입 등은 연구개발 평가가 단순한 성과관

리를 뛰어넘어 연구개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개방성 강화와 자체평가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연구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계획 추진이 과

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성과 평가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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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평가 결과의 활용 영역인 사업조정, 예산 분배까지 상설 국과위에서 관할(현재 미

래부 관할)하게 됨으로써 평가결과 환류의 집행력과 과학기술정책 기획⋅실행⋅환류체

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과평가 실시계획의 확정시기도 전년도 말까

지로 앞당겨짐으로써 성과평가 주기가 일정해졌다. 이것은 과도기라 볼 수 있는 1차 기

본계획을 지나 2차 기본계획에 이르러 성과평가 제도가 안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조분평 체제를 거쳐 진화 발전해 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는 과학기술 총괄 부

처의 주관을 통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제로 변화하면서 2기 기본

계획 기간에 이르러 어느 정도 틀을 완성했다. 

조사․분석․평가

(1999～2005)

1차 기본계획

(2006～2010)

2차 기본계획

(2011～2015)

과학기술 

행정체계 

변화

-과학기술부 승격

-국과위 신설

-과학기술부총리제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2008 이후) 과학기술 부처 

축소, 과학기술기능 분산

-국과위 상설화

-미래부 출범(2013～)

평가관련 

법제 변화

-과학기술혁신특별법 제정

-평가지원기관(KISTEP) 설립

-성과평가법 제정

-평가제도 개편

(투입⋅관리 → 성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평가제도 개선방안

평가 

주무부처
국과위 국과위 → 기재부 상설 국과위 → 미래부

평가체계 사업평가 중심 사업/기관평가 병행 사업/기관평가 병행

평가방법 부처 보고를 토대로 일괄평가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주무부처 상위평가

-일부사업 특정평가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주무부처 상위평가

-일부사업 특정평가

평가지표
공통기준

(15개)

표준성과지표

(38개 항목, 162개)

개정 표준성과지표

(5대 분야, 152개)*

평가제도 

방향

-투입 자원 대비 결과 측정

-조정⋅개선방안 근거자료 

확보

-성과중심 R&D로 전환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 확보

-평가체계의 고도화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인적, 제도적) 

구축

-질적 평가 강화

-사업⋅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

가 다변화

-평가체계의 개방성 확대

-연구성과의 확산 강조

평가결과 

활용

사업의 중복⋅연계 조정, 

예산 배분 등에 반영

(사업) 차년도 예산 반영

(기관) 기관장 성과연봉, 기관출

연금 등에 반영

(사업) 차년도 예산 반영

(기관) 기관장 성과연봉, 기관출

연금 등에 반영

* 2014년 평가부터 적용

<표 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진화과정 비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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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특징과 한계

그간 성과평가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전반에서 생산성, 즉 성과창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의 양적⋅질적 수준의 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문

제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R&D투자 규모는 GDP 비

중 4.36%(2012년)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의 질적 지표는 주요국에 여

전히 밀리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a). 이것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한계를 구체적

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획일적 평가에서 탈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성과평가제도 시행 이후 

기관, 사업 등 모든 평가대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줄세우기 식으로 등급을 강제 배

분9)한 사례가 있었다. 1959년에 설립된 연구원 1600명 규모인 원자력연구원과 1994년에 

설립된 연구원 250명 규모의 한의학연구원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가 그것이다

(MK뉴스, 2012. 2. 8). 이러한 상대평가는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의도하고 실행되었으나 

평가부담 완화, 질적평가 강화 등의 조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다만 평가업무의 국과

위 환원 이후 절대평가 전환, 지표 다변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

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둘째,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도 평가 이후부터 매년 

질적 평가 강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충실히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

로 양적 지표의 비중이 큰 것과 일률적인 평가결과의 활용이 있다. 우선 질적 지표 자체

가 부족하여 다각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는 개정 표준성과지표에서 질적 지표를 대거 

확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자체평가 단계에서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 산출이 쉬운 양적 지표 위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경우는 질적 지표 선정에 

따른 가산점 등 질적 평가의 확충을 유도할 만한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잦은 평가에 따른 과중한 부담이다.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조금이라도 우수

9) 평가등급 부여를 상대평가로 시행하던 시기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졌다. 사업평가의 경우 우수 

10%, 미흡 20% 내외로 등급을 부여했으며, 기관평가는 우수:보통:미흡의 비율을 25:50:25로 강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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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 3～4개월 전부터 미리 평가를 준비하고, 평가 전담직원까지 

별도로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가와 평가의 목적이 뒤바뀌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MK 뉴스, 2012. 2. 8). 2009년도 계획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주기를 3년

으로 완화10)하여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나 추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연구과제 성공률

이 대부분 90%가 넘는 현상(지경부 97%(2010), 중기청 92.9%(2008))과 무관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2012).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

는 연구 성과 미흡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존 성과평가 제도는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제

재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연구 성과의 질적 저하는 물론 창의적⋅도전적 연구 기피로 

인한 잠재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연구에 뒤따

른 성실실패 제재를 경감하는 장치 확보가 필요하다(이정수 외, 2013).

2. 결론 및 향후 과제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 설정하면서 

과학기술정책 기조 역시 창의⋅도전성⋅성과확산을 중시하는 ‘선도형 연구개발’로 잡고 

있다. 양적 성과⋅성공가능성을 중시하고 산업체 수요에 따라가는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유망산업⋅기술의 경쟁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고용으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선도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이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평가 제도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며, 

사업⋅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와 질적 평가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그 결

과 2013년 10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

(이하 개선 종합대책)이 의결되었다.

개선 종합대책은 2차 기본계획에서 언급되었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 장려

를 위한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평가체계의 기본 방향을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사업⋅기관별 미션 중심의 맞춤형 평가, 전주기적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평가로 제시

10) 연구사업의 자체/상위평가와 기관평가의 연구부문 한정. 기관의 경영평가 부문 역시 2차 기본

계획(2011～2015)에서 3년으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기관경영평가는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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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a).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다양화⋅융복합화되는 추세

에 맞춰 질적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업목표⋅기관임무에 따라 기준을 다양화하여 

목표달성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전조사, 추적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전후단계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개발 평가를 연구개발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확장하고자 한다.

기존의 성과관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된 개선종합대책이 제

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적 활용⋅확산이 강조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효과 외에도 활

동 자체나 결과물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 파급효과로 인한 연구개발 활성화까지 

연구개발 성과물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성과

관리 및 평가체계의 변화는 사회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사용자 및 이해당사자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성지은 외, 2014).

둘째, 상대적 비교나 감사의 측면이 아닌 정책 학습의 과정으로서 성과관리 및 평가체

계가 전환되어야 한다. 성과평가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또는 연구 수행의 완성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의 요소를 함

께 찾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의 미션이 변화해야 한다(성지은⋅박인용, 2013). 이러한 성과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개선 목표로 제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우수성 향상 및 창의적 연구 진작은 요원하다.

셋째, 사회문제와 기술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기획 및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창조형 내지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기획을 넘어 사회문제와 기술

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회⋅기술기획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평가과정

에서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문제 당사자나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하

는 사회서비스 조직, 시민단체, 비영리조직과 같은 주체가 참여하여 연구 현장의 목소리

를 과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송위진 외, 2013).

넷째, 연구개발의 지향점과 목표 전환에 맞춰 성과평가 목표도 경제적⋅사회적⋅윤리

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적 성과를 강

조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나 파급효과 측면은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사회문제 해결이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도 과학기술혁신의 목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윤리적 관



194  기술혁신연구 22권 4호

점을 통합 반영하여 연구혁신활동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일반대중으로부

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송위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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